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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의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
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전세계(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
할 때 복잡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일간신문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어를 가진 약 24,000건의 
기사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이슈트렌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
서는 수직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같은 지역
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정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는 부족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측면에서는 지역적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시대의 관주도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기후변화∣거버넌스∣일간지∣텍스트분석∣

Abstract

Climate change is tough global issue with human being to tackle in cooperative manners, because 
climate change affects globally and has long-term detrimental impacts. To get a clue to this intricate 
problem, vertical governance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with horizontal governance should be 
well orchestrated.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about 24,000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from 1990 to 2018 
to find out vertical and horizontal governance characters of Korean climate change. The result showed 
that Korean government followed the global issues but lacks relations with neighbor countries. and 
found a little actions in local government. In horizontal governance aspect, Korean government 
approached the climate change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lead the issues without 
communication with other two player which are market and civil society. We proposed to use market 
mechanism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and Climate Change Framework Act to setup the mechanism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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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촌은 더워진 기온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문제인식은 
1992년 UN기후협약으로 이어졌고, 기후 상승의 원인
이 인간에 있다는 인식은 다시 1997년 교토의정서로 
연결된다.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정부
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4차 평가보고서(AR4) 이후 발리
로드맵(Bali road map)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
발도상국도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논의하였다. 그리고 신기후협약체계라고 불리는 파리기
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제4조)뿐
만 아니라 과거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그 영향이 수
십 년간 지속될 것이므로 적응(제7조)의 중요성도 부각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이행체계에서 개도
국까지 그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력은 어느 하나의 국가만의 노
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전세계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피할 
수 없다. 파리협약은 195개국 당사국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하는 등 공동의 이
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국제적 협력은 위기를 겪고 있다. 

M. Olson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합행동은 
쉽지 않다. ‘집단 내의 개인들의 수는 아주 적거나 개인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제나 특별
한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 지향적 개인
들은 그들 공동의 집단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집
단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
적하였다[1]. 

사회구성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상호간의 협력
을 달성하려는 이론적 체계가 거버넌스 이론이다. 
Ostrom & Ostrom은 공유재 관리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자치제
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고 공유재가 효율적으로 관
리되고 유지된다고 설명한다[2]. R. D. Putnam은 신

뢰,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이야말로 협
력을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한 Rhodes는 거버넌스를 조
직상호간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신뢰와 합의된 규칙에 의해 규
제되는 상호작용,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있으며, 시장, 계층제와 구분되는 또 다른 사회통
치 구조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4].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한
다.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계층제, 가격과 소유권을 바
탕으로 한 시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조
직되고, 자율적이며 자치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거버
넌스가 있다. 

거버넌스라는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협력체계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5][6]. 기후변화 문제가 일상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현시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협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도적인 틀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 기후변화를 성
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통과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
고 있다. 이 법은 기후변화의 핵심인 온실가스의 절감
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대체 입법으로 ‘기후변화대응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입법에서도 수직적, 수평적인 협력 거
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정부가 협력
적 거버넌스의 촉진자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정책 사례,  법제화 사례, 정책사
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가 다수 있었
다[7][8][15][17][20]. 이들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방법을 바탕으로 관주도의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
증하였으나, 계량적 실증자료의 부족으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
구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후변
화를 주제어로 하는 일간신문의 빈도, 주요 주제어, 주
제어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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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계량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
책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가 기후변화를 주
도하는 관중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협력의 촉진자로
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인 네트워크의 성질을 기후변화 분야에 적용하
여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Ⅱ. 선행연구

기후변화 거버넌스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도시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이다. 기
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구체적인 장소와 환경에 
근거해야(context-specific)하고, 기후변화 위험이 지
역의 구체적인 사회․환경적 취약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
고 이에 따라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지식의 이용과 시민 참여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재
경[7], 고재경․이우평[8]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
초자치단체의 적응계획 수립에 대하여 수직적 거버넌
스와 수평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유관부서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
의 확산의 속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적응 정책 
목표의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
적하였다. 수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부문 간의 책임
과 역할이 분명하지 못하여 조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윤영석 등[9]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구
축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유형과 역할을 구분하고 이들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을 높
이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이 지속,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안승혁․윤순진[10]은 광주광역시의 기후변화 거버넌
스의 변화과정을 2009년 2015년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는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시기별 특성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의 기후변화 인식, 외부기관이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중
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싱크탱크와 민간기구 등장
하여 지방정부-시민단체 파트너십의 형태로 모습이 변
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동호 외 3인[11]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
도, 강원도의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연구하
였다. 연구결과 각 지방의 거버넌스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업의 참여가 전무하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특성을 보였다. 이유현
[12]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정책평가를 AHP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의 경우 절
차적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거버넌스의 확보 특히 법제도적인 체
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런던과 뉴욕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해 유정민․윤
순진[13]은 이 두 대도시는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계
획방식 보다는 도시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적응계획
이 수립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중앙, 지역, 시정부 간
의 협력 관계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리고 정부기관들 사이 또는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비해 풀뿌리 지역 조직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하향식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이 보편
화되어 국가수준의 제도적 틀이 도시․지방의 정책수단
과 정책목표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방
향 수립을 위한 협력적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이
므로 어떻게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지, 상
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한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역기후변화 협의체 등을 보조하여 정부, 
시민, 기업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의 주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수준에
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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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인 영국에 대한 논의와 일본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주진[14]은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의 형
성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일
본은 국제적인 지위를 기후변화협약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았고, 비용 편익 등 경제적인 요
소를 부가적인 요인으로 보았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정치가 정책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
이며, 경제적 요인과 국제적 지위에 대한 요인은 부차
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윤이숙[15]은 후쿠시마사태 이후 일본의 환경정책연
구에서 일본이 기후변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기저였던 
원자력 확대라는 에너지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 일본사
회의 갈등, 재정위기, 탄소배출의 세 가지 딜레마 속에 
빠졌다고 보고, 미국과 중국과 같은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가 탄소 배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17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연구한 이재영[16]은 정
부의 정치적․재정적 인센티브가 온실가스 절감달성에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Lee․Jung․Choe[17]는 일본, 중국, 한국 3국에 대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들은 교토의정
서가 채결되었던 1997년과 파리협약 체결 무렵인 
2015년 두 시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변화의 수평
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정부, 시민사회, 기업으로 보았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거버넌스가 유지되며, 비록 비정
부 조직이 다양성과 수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정부에 영
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강력한 시민사회의 지원 하에 1997년 교토의정서
에서 6%의 탄소감소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후쿠
시마 사태와 경기 침체로 그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
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요구
사항은 적은 가운데 기업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당시에
는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기업이 소극적으로나

마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질적 논의는 계량
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실증증거의 부족을 신문지상의 빅데이터로 
보완해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계기이기도 하다.  

영국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진국에 대한 거
버넌스 연구도 있다. 김두수 외 3인[18]은 영국의 ‘기후
변화법 2008(climate change act 2008)’을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법은 파리협약에서 다루
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고, 민간의 전문가를 기후변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직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
하여 지적하였다. 그린피스의 김지석[19]은 영국의 기
후변화제도 관련제도를 설명하면서 한국에의 적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이다. 이영희․
정인경[21]은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를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정의하면서, 전지구적 문
제에 시민사회가 직접 공론화하고 행동하는 사례로 제
시하였다. 이는 결국 기존의 국가수준의 시민참여를 넘
어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를 보여준 것에
서 의의가 있다. 

국제개발에서 공적개발원조(ODA)에 더하여 민간재
원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기존의 한정적인 참
여자들(국가, 국제기구 등) 이외에 기업과 재단 등 민간
부문의 참여자들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공여자로 참여
함에 따라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연구도 있다. 허태욱[21]은 이처
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PPP를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법적인 측면에
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차경은[22]은 시민사회 등을 정
부의 의사결정,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구조적인 체계
로서 외부적인 규칙, 원칙, 절차를 제공하는 규범적 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법학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러한 규범화의 과정에서 행위주체간의 자율성과 독립
성을 협력적 관계라는 상대적 요소와 어떻게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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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파악하였다. 기후 변
화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주체로서는 주권국가, 국제기
구, IPCC와 같은 지식 공동체, 국제환경 NGO를 들었
다. 그는 국가와 국제기구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비
국가 행위자에게도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파리협약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레짐에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
민단체와 기업이 중요한 행위 주체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권국가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기
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 역할도 한
층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에서 중요한 행위주체인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어
떤 역할을 형성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 중점
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족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논리의 전
개과정이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질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증거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구
체적인 일간신문의 기사를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 기
법을 통해 시대별 거버넌스의 변화를 실증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거버넌스는 1990년 이후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함께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에서는 정
부, 헹정 등 전통적 불신 조직을 대신해서 뭔가 개혁적
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그 개념
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Newman[23]은 거버넌스를 누가 어떤 종류의 권한
을 소유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존재하는 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기업지배구조 같은 것이다. 다음으로 거버넌스를 공적
인 관심사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

시하고, 의사결정을 이루는 전통, 제도,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24].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와 협상, 타협 등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배응
환[25]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거버넌스를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 제약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
용하는 것으로 본다.  

거버넌스는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공식적인 
통제권한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갈등을 해결하
는 능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26]. 이러한 움직임의 가
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27-29].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계층제 거버넌스와는 달리 
정형적 또는 공식적 구조를 가지지 않고, 상황과 필요
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30].

기후변화의 대응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양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참여
가 필요하므로 정부조직간(inter-governmental) 그리
고 다영역간(inter-sectoral) 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조
정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
한 것이다. 

정부는 홀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원 또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경우 네
트워크 모형은 수평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기업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편익
(mutual benefits)이 존재할 때 전략적인 협동 네트워
크 관계를 맺을 수 있다[31]. 한편 수직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영역 조직들에 상호의존적이고, 정부가 협
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협력에 의한 
결과물이 공공성이 매우 강할 때는 형성될 수 있다. 또
는 법적․제도적 규정으로 인행 협력의 필요성과 관계없
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
스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형태이지만[32], 이를 분해하
여 분석함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
2.1 수직적 거버넌스
우리나라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법․제도적 

틀에 바탕을 둔다. 글로벌 수준과 지역수준은 교토프로
토콜,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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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국내법인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중앙과 지방
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른 공식적인 계
층제적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준, 지역수준, 
국가수준에 대한 정의는 UN 등 국제기구에 따른 이행
을 추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7][8][21].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SDGs)에서는 
유엔 중심의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
가수준(national level) - 지역수준(regional level) - 
글로벌수준(global level)의 연계된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33].  

국가수준은 국가-지역-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국가수준에서는 국내 목표의 이행계획 수
립, 국가 주도의 정기적·포괄적 평가,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참여, 국회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역수준에
서는 유엔 지역기구를 활용해서 국가별 평가의 기초와 
글로벌 수준의 후속 조치 평가를 연계하는 중간다리 역
할을 수행한다. 특정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사례
를 선정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글로벌 수준은 국가수준
과 지역수준의 결과들이 유엔 개발 체제와 정합성과 통
합성을 가지도록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검토하여 유엔 중심의 이행체제를 강
화하고 유엔사무총장이 SDGs 연례이행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여 전체적인 SDGs 이행과정과 결과를 
총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선행연구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지방수준(Local) 수준을 추가하였다. 
지방은 기후변화적응 측면에서 그 효과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기후변화대응의 거버넌스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교토협약, 파리
협약과 같은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체계에 대해서 주권
국가가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아세안 또는 동북아 국가 
간 협력체계와 같은 지역적 수준의 목표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는 국가의수준의 계획과 목표 및 
지원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일어나는 계층적 구
조이다. 

계층제의 경우 공식적인 법규에 근거하는 권한에 의
한 강제적인 조정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하게 된다. 
Visser[34])는 이를 ‘구(舊)거버넌스(old mode of 

governance)’, 자기규제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규범
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신거버넌스(new mode of 
governance)’라고 부른다. 그러나 수직적 거버넌스라
고 해서 반드시 법제도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적 수준에서도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시되는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2 수평적 거버넌스
수평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정부 간으로 크게 분류

되며, 일반적으로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새로
운 관계로 설명된다[35][36]. 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10][17].  

Maria & Agrawa[37]도 이러한 토대 하에 환경거버
넌스의 참여주체를 [그림 2]와 같이 정부, 민간, 시장으
로 구분하면서 현대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가운데 삼각형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문
제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기관만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의 참여로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하
면서 때와 장소에 더 적합한 해결책을 동원할 수 있다

그림 1. 기후변화의 수직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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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정부, 민간, 시장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상위의 리더십을 발휘하
여 각 부문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다. 예를 들어 공유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
는 다양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은 인간 본성에 적합한 동기
를 부여하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적재적
소의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7]. 민간이 중
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는 Ostrom & 
Ostrom[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장, 수로와 같은 공
유재의 문제해결에 많이 이용된다. PPP는 하수처리와 
같은 공공재에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양허
계약(Concession)의 형태를 띤다. 시민기업관계
(public-social partnership)는 기업과 시민단체간의 
자율적 협력으로 기업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3.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한 기

사들에서 나타난 단어 빈도, 상관관계, 단어의 유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관련
한 핵심단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데이
터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38]. 신문기사를 통해 사회현상의 경향
성 방향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다. 나
경식․이지수[39]는 신문 빅데이터를 통해 국내 정보화
의 경향과 도서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박수정
[40]은 신문의 사설을 분석하여 사립학고 관련 주요 단
어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언론, 교육 등의 각 분야에
서[41-43] 신문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분석 기간은 1990년에서 2018년으로 하였다. 1992
년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는 UN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이 체결

된 해이다. UNFCC 이전에도 지속가능발전 등의 문제
가 논의되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
었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시작하였다. 
1997년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해이고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이 있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최근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총 기사 건수는 그 결과 총 24,418건
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
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로 총 11개의 신문이다. [표 1]
과 같이 신문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보수신문이라 일컫
는 조선, 중앙, 동아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은 각각 0.7%, 
0.9%, 0.7%로서 보수의 3대 일간지의 관심을 끌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다룬 일간
지로는 경향신문(19.2%), 세계일보(15.5%), 한겨례
(15.3%), 서울신문(11.8%) 등의 순이다.

신문 비율(%) 신문명 비율(%)

경향신문 19.2 세계일보 15.5

국민일보 10.2 조선일보 0.7

내일신문 7.2 중앙일보 0.9

동아일보 0.7 한겨례 15.3

문화일보 8.1 한국일보 10.4

서울신문 11.8 -

표 1. 분석 대상 일간지와 기사 도출비율

그림 2. 기후변화의 수평적 거버넌스



우리나라 언론에 나타난 기후변화 거버넌스 연구 : 일간지를 중심으로 45

분석도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빈도분
석, 시각화도구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형태소를 분석하였고,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Ⅳ. 분석과 결과

1. 시기별 빈도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포함

하는 기사를 검색했을 때, 그 기사 수의 추이를 요약하
면 [그림 3]과 같다. 

1990년과 1991년에는 관련기사가 검색되지 않았고, 
UN기후협약이 체결된 1992년에 비로서 22건의 기사
가 검색되었다. 1992년 당시의 우리나라는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선진국만큼 책임
을 부담하는 것은 안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다[17]. 그 후 관련된 기사
가 없다가 이웃 일본이 환경 분야의 모범 국가화된 교
토의정서가 채택이 되는 1997년 다시 52건의 기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툐의정서 채택된 이후 범
국가적인 대응 움직임이 나타난다. 범정부 기후변화대
응 종합대책이 4차례(1998, 2002, 2006, 2009) 수립
되었지만, 예산부족, 구체적 정책수단의 부재, 개별 분
야별 투입계획의 부족 등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4][17].

이후 관련 기사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에는 전년대비 약 371.8%의 증가세를 보이고, 그 
관심도 증가하여 2009년 3,160건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10년에는 2,066건으로 34.6%의 감소가 있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다시 102.7%의 
증가가 있은 후 감소하다가 2018년 다소 반등이 있었
다.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대책 등을 중요한 공약으로 다루었기 때
문이다. 그의 재임기간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는 관심이 줄었다. 
2015년 파리협정으로 제2기의 기후변화 레짐이 시작
되면서 관심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국가적 관심을 보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법제화된 ‘저탄소노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면
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은 역설적이다. 이 법에 따
라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
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추
진기구로 설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산업육성, 기술개발, 
녹색산업지정 및 인증, 국제협력 증진으로 제목만으로 
보았을 때는 기후변화 대응 대책인지 산업정책인지 분
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평
가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다[44].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3기로 나눈다면 
2007년 이전을 1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부터 
2012년까지를 2기, 2013년 이후를 3기로 나누어 분석
해볼 수 있다. 각 시기별 특징과 기사 건수를 나누어 보
면 [표 2]와  같다. 1기에는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교통
의정서의 채택 등 중요한 해외 변수가 있었지만, 당시 
개도국이던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면제되었으므로 소극
적 대응이 주로 이루어졌다. 2기에는 내부적 의제인 녹
색성장정책에 따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이 시작되
었다. 3기에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레짐인 파
리협약이 체결되었지만, 기존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나 변화는 없었다. 

그림 3. 기후변화 관련 기사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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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기 2기 3기 
시기 -2006년 이전 2007-2012 2013-2018

해외사건

-1992 유엔 기후협약
(UNFCC) 채택
-1994 UNFCC 발효
-1997 교토프로토몰
-2001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2011 후쿠시마 
사태

-2015 파리협약

국내사건
-범정부기후변화 대응 종
합 대책

- 녹색성장정책
- 1차 기후변화 종
합대책

- 1차 기후변화 종
합대책

표 2. 시기 구분과 특징적 사건

2.전체기간(199-2018) 분석
2.1 다빈어 Top 10 명사 분석
연간 1,000회 이상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수를 도출

하면 [표 3]과 같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와 
같은 전문기관 보고서의 인용이 많았다. IPCC는 국제
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하여 가장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
는 기관이다. 

주제어 가중치 주제어빈도수
보고서 96.96 133

온실가스 99.38 130
IPCC 113.14 121
중국 30.7 99

지속가능 18.87 83
지구온난화 107.12 66

환경부 40.38 59
우리나라 55.49 46
정상회의 13.5 42
국제사회 39.84 38

표 3. 다빈어 Top 10(1990-2018)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문제이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
는 중국이었다. 대응주체로서 환경부, 국제사회 등이 언
급되었다. 수직적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글로벌 수준과 
국가 수준의 내용이다. 

2.2 연관 주제어 분석
글로벌 수준의 연관주제어로는 파리협약과 같은 기

후변화협약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국내정치와 관련하
여서는 가장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과 부통령이 많이 언
급되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글로벌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대
응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
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매
우 크게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수
직적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어가 있다. 수
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 이외 환경운동가 들이 나
타나지만,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 연관 기관 분석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와 기상청이 중심으로 나타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국
립수산과학원이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IPCC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가 그룹간의네트워크 또는 전문가 그룹에 대
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수
준에서는 세계기상기구, 유럽연합, OECD 등의 단어가 
있었으나 국내 수준과 관련성은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나타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다
른 기관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4. 연관주제어 분석도(199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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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관기관 관계도(1990-2018)

3. 기간별 비교 
1기(2007년 이전), 2기(2007-2012), 3기(2013-)별

로 다빈어, 주제어, 연관어를 비교하여 봄으로서 시기별 
특성을 알아본다.  

3.1 시기별 다빈어 Top 10 분석
시기별 10대 주제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기 2기 3기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보고서

보고서 선진국 온실가스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IPCC

영국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유럽 우리나라 정부간협의체

아프리카 전문가들 기상청
우리나라 환경부 국제사회

이산화탄소 IPCC 도널드 트럼프
선진국 해수면 사람들
생태계 사람들 중국

표 4. 시기별 다빈어 비교

1기에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IPCC의 온난화
보고서에 이에 따른 기상이변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이 
주된 이슈였다. 이후 2기 단계에서는 교토의정서를 통
과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이 결정되
면서 우리나라 환경부도 국가적 대응정책이 만들어지
기 시작한다. 환경부가 주요 대응기구로 나타나기 시작
한다. 3기에서도 여전히 IPCC등의 5차 보고서 등이 주
요하게 다루어지게 되고 트럼프의 소극적 기후변화 대

응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편 3기의 중국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3.2 시기별 주제어 분석
[그림 6]과 같이 1기 기후변화 연관 주제어는 수직적

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글로벌 수준의  연관어가 있
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통령, 환경장관, 위원장이 언
급되고 있다. 수평적으로 보면 주요 정부기관과 기상학
자 및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언급되고 있다. 
BBC 방송이 주요 주제어로 잡힌 것은 인용보도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과 같이 2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운동
가가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
다. 

이처럼 2기에는 전문가적 관심이 시민수준으로 확대
된 것이 큰 성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가수준
의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의무화하
여 기후변화 대응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각 주제어간의 연결 관계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림 8]과 같이 3기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파리협약
이 중요하게 언급된 것 외에는 2기와 큰 차이가 없다.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기는 하지
만 다음 항인 3.3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관으로 언급
되고 있다. 2기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자주 언급되던 종

그림 6. 1기 주제어 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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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본계획 등이 사라지는 등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대
한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기에는 2기
와 달리 주제어 간의 연계성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 3기 주제어 

그림 8. 2기 주제어 연관도

3.3 시기별 연관 기관 분석
[그림 9]와 같이 1기에서는 UN환경계획, IPCC 등 

국제기관이 글로벌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국내수준에서
는 기상청, 환경부가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
도 매우 적은 편이다. 즉, 1기는 국제적인 이슈로서의 
기후변화에 환경부, 기상청 등 담당 조직만이 소극적으
로 대응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2기에서는 1기에 비하여 다양한 행
위주체들이 등장한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IPCC와 
OECD가 나타난다.

 그림 9. 1기 연관 기관 관계도 

그림 10. 2기 연관 기관 관계도 

그러나 1기의 IPCC가 타 기관과의 관계가 없이 독립
적으로 나타난 데에 비해 2기에서는 환경부, 기상청 등
과 같이 나타나서 연관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
다. 지역수준(Regional)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두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조 등에 관해 언급되
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도 나타난다. 수
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YMCA가 언급되면서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기
업 측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만 언급되고 있다. 2기는 
참여주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화를 이룬 기간이다. 

3기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국제적인 기관의 움직
임, 미국, EU 등과 관련 있는 기관이 언급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부, 기상청과 함께 국방부가 언급되었
다. 지방 수준에서는 서울시만이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주체들 측면에서 3기는 다양성이 적어지고, 상호
관계도 줄어들면서 기후변화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후
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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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기 연관 기관 관계도

4. 시민사회 중심의 분석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는 2기와 3기를 중심으로(2007년 이후) 나타나는 경향
성과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 “기후변화”와 “녹색연합”이
라는 두 가지 중심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216건의 기사
를 다시 분석하였다.

4.1 시민사회 중심 기사빈도 추세
[그림 12]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사수의 추세를 나타

낸다. 

시민사회 중심의 2007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 41
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10건 
미만의 미미한 기사표출이 있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의 기후변화 대응이 4대강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시

도를  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2 시민사회 중심 다빈어 Top 10 분석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생태계의 파괴, 자연

환경의 변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를 기존 환경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기존 환경운동은 환경파괴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이
슈대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명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응하는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46].

주제어 가중치 주제어빈도수
구상나무 15.63 33
지리산 9.88 30

백두대간 6.4 26
산사태 5.05 22
환경부 7.35 21

환경단체 8.88 14
보고서 3.81 14

국립공원 3.68 13
집단 고사 7.37 12
우리나라 4.36 11

표 5. 시민사회 중심 다빈어 Top 10 빈도표

4.3 시민사회 중심 연관어 관계
환경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보고서 편찬,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참여, 에너지세 도입 등, 정부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포럼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적은 연관기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인 온난화 대책 담론에서는 그 크기가 매
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국가적 이슈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과의 공동보조 등의 움직임이 
있고, 지역적 수준에서 [표 5]의 다빈어 분석과 연계하
여 살펴볼 때 개별 환경파괴 건(나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연관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시민사회 관련 기사 빈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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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민사회 중심 연관어 관계도

4.3 시민사회 중심 연관 기관 분석
녹색연합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산림과학

원,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기관과 함께 지방수준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타 기
관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아서 시민사회간의 협업
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촉구, 환경정의성 평가 등의 감시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나[29],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 있게 나타나
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 시민사회 중심 연관기관 관계도

5. 시장(기업) 중심의 분석 
기업과 관련된 단어로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일하

게 관측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제어로 하는 기사를 2기, 3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총 122건의 기사가 검토되었다. 

5.1 시장 중심 기사빈도 추세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이 높았으나 점

차 줄었다.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3기말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회복하지만 시장 중심의 이슈에서는 거의 회복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침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는 일본의 경향과 유사하다[15].

5.2 시장 중심 다빈어 Top 10 분석
일본의 경우 게이다렌에서 1991년 4월 23일 ‘케이단

렌 지구 환경헌장’을 제정하여 소극적 동조의 입장을 
보이고, 1997년 6월 17일에는 ‘케이단렌 자발적 행동
계획’의 발표를 통해서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48]. 이 계획에 따라 제3차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10건에서 19건
의 제언이나 보고서, 온난화 대응 대책, 지속가능한 사
회 건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
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후변화에의 대응 
외에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는 
2001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실태 보고
서”를 처음 발간하였다. 이후 2002년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등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 등이 이슈가 되었다.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 발
표에 따른 자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
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서 18년이 늦은 것이다. 최근인 
2018년 이후부터는 그나마 관련된 정책이나 조사가 없
었다[48].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단어는 [표 6]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 등이

그림 15. 시장 관련 기사 빈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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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후변화 이슈는 에너지 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대체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에 따
른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가중치 주제어빈도수
온실가스 2.86 42
산업계 7.2 38
경쟁력 6.67 33
기업들 10.59 25
배출권 2.4 23
중국 3 18

지속가능경영원 6.55 17
환경부 7.83 15
신재생 3.53 13

에너지관리공단 12.47 10

표 6. 시장 중심 다빈어 Top 10 빈도표

 
5.3 시장 중심 연관어 분석
[그림 16]에서와 같이, 시장중심의 연관어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좌측 중간의 시장기회라는 단어
이다. 이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코닝, 코오롱 등의 기업
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또한 주요 전문가 그룹인 교수, 
변호사, 경영원장 등의 등장한다. 

5.3 시장 중심 연관 기관 분석
관련 기관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 [그림 17]과 같

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행
정기관의 관련성이 있고,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와 연관성을 가진다. 기업으로서는 발전회사인 한국동

서발전과 포스코가 나타났고, 유사 기관으로서는 한국
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있다. 시민사회와의 관
련성은 월드비전 단일 기관이 도출되었다. 

6. 분석결과 요약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후변

화 거버넌스는 시대에 따라 달리 변하고 있다. 1기에 
있어서는 [그림 18]과 같이 수직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이슈에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
하였다. 수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
고 시민사회나 시장의 참여는 나타나지 않았다. 

2기에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19]와 
같이 수직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이슈
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 세
워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활동주체로 참여하
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원조와 관련한 
지역수준의 논의도 일부 나타나게 된다. 시민사회와 시

그림 16. 시장 중심 연관어 관계도

그림 17. 시장 중심 연관기관 관계도

그림 18. 1기의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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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면서 가장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 시기이지만, 국가주도의 양상은 사라지지 않
았다. 

[그림 20]과 같이, 3기에는 지역적 수준의 거버넌스
가 나타나지 않았고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도 약화되었
다.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지역수준의 거버넌스도 약화
되었다. 그러나 지방수준의 거버넌스는 2단계 때보다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시민사회가 쇠퇴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반
면에 시장 측면의 거버넌스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특징은 다음
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수직적 거버넌스 측면에
서 글로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는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교토의정서를 도출
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등의 국제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14].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감축의 목표 등에서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

지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공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지
식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지역적 수준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미세먼저 사태를 계기로 동북
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수평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정부중심의 경향이 강
하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구
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방향잡
기’ 수준을 넘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양식으
로 나타나고 있다. 관료주의적인 구거버넌스를 벗어나 
진정한 거버넌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함께 방향잡기
(co-steering),” “함께 규제하기(Co-regulation),” “함
께 안내하기(co-guiding),” 등이 뒤따라야 한다[34]. 
다른 한편에서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가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유사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사회와 시장(기업)
과의 소통이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
회의 경우 환경문제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관심
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
제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심영역이 다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기업(시장)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
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인증감축량을 달성하
는 것을 기업이 지원하고 기업과 공동체가 이러한 과실
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일방적인 지시자가 아
니라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기후변화 거버넌스 안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IPCC가 대표적이다. IPCC가 1990년 발표한 
FAR(First Assesment Report)에는 ‘지구가 더워진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고, 이에 따라 1992년 유엔기후변
화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5년의 SAR(Second 
Assessment Report)의 핵심은 ‘인간의 책임이다.’이며 

그림 19. 2기의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

그림 20. 3기의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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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1년
의 3차 평가 보고서(TAR, Third Assessment 
Report)와 2007년의 4차 평가보고서(AR4)에 따라 교
토의정서 후속 합의 즉, 지구온난화를 한계를 2°C로 제
한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의  
5차 평가보고서(AR5)에 따라 2015년 신기후 협약이 
채택된 것이다[49]. 국내에서도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Ⅴ. 맺음말 

기후변화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실가
스 감축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20, 
30년간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공
동이익을 위해 모든 주권국가와 기업, 전문가, 시민단
체, 개별 구성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
응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에의 대
응에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의 비극
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글로벌 수준, 지역적 수준, 국가
수준, 지방 수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 시민단체, 시장(기업) 등의 주체들이 상호협력하
여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상
태에 대해서 일간신문의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함
으로서, 기존 정부주도의 기후변화 움직임을 계량적으
로 실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지방정부의 사례 
중심 연구, 정책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한계를 장기간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
로 극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나라는 정부주도의 개발 관료적 행태가 기후변화 정책
에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민단체
도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보호 차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활동 방향 측면에서는 환경감시
와 같은 관찰자의 역할보다는 지역에서 기업과의 협력
자로서의 전환도 필요하다. 셋째 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미비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케이단렌[47]을 통해 
1990년부터 성명서를 내고, 자발적 행동계획을 실천하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외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재가 부족하였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넷째, 수직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기후변화를 적극 추종하는 
방식이며, 일본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하지는 못
하였다. 다섯째, 기역수준의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부재
되어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중국과
의 협력,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지방수준으로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
원정책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
께 노젓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해결사’가 아인  ‘촉진자’로 변모
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법률에 의한 강제나 법적제재 등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나 호혜성에 근거한 자발적 협력과 사회적 제
재 등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지
만[5], 협력을 촉진하는 틀로서 법의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에 더해 이러한 수
준의 거버넌스를 조정하기 위한 차상위의 거버넌스로
서의 법규는 메타 거버넌스로 작용할 수 있다[34]. 입법
을 통해서 기후변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주체들
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12].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후변화대응법’ 등의 신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입법기술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
에 현행제도에서 미비한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관한 내
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 

이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98년 제정, 2016년 개정)이다. 동법
의 12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 민간과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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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 40조에
서는 지방 공공 단체, 지역 센터, 지구 온난화 방지 활
동 추진 사업자, 주민 기타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을 도
모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관한 
온실 가스 배출의 억제 등에 관한 필요할 조치를 논의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협의회(이하"지역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풀뿌리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
다. 법의 2항에서는 지역협의회 의견사항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이들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지나친 참여가 정
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촉진자로
서의 역할과 함께, 지나친 분절화(fragmentation)의 
방지, 조정(steering) 능력의 확보, 책무성
(accountability)의 확보가 중요하다[4]. 따라서 법제
화는 촉진을 위한 기제와 과잉화에 대한 사전예방 조항
도 필요하다. 

이론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거버넌
스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
앙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미 지방에서는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중앙지에서는 
다룰 수 없어서 기사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
다. 향후 지역중심의 연구, 사례 중심의 연구는 이러한 
국가수준의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의 활동도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국제적으로 
IPCC, 국가에서는  KEI, 지방에서는 각자 싱크탱크 역
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있었다. 이들을 민간 또
는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기
후변화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별도의 수
평적 행위주체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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